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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부터 신고전학파의 지류인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에

서 발전한 지대추구이론(rent-seeking theory)은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여

로 인해 창출되는 독점수익을 획득하려는 이익집단 또는 기업의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를 연구하였다. 지대(rent)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에 지주가 얻는 소

득으로 편입되었는데,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공급 탄력성이 낮은 생

산요소의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기회비용(한계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의 개념으로 확

장되었다. 사공영호(2014, p.132)에 따르면, 국내 학계에서만 해도 재벌, 금리규제,

진입규제 및 가격규제, 토지규제, 어족자원의 이용, 방송통신정책 및 IPTV, 선호시

설의유치, 근로 및복지정책, 기업정책, 의료정책, 지역개발정책, 정부예산 배분등

규제정책, 배분 정책 및 재배분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영역 전반에 대한 분석에 지대

추구이론이 활용되어 왔다.

한편, 지대추구이론은 공공선택론에서 제시한 자유시장경제에서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단순한 개입과 규제의 차원을 넘어,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정부의 상시

적인 조정과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개도국 경제, 권위주의(독재) 정권의 정

치경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이행경제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

한 개념 틀로서 진화해왔다. 아울러, 지대추구 과정은종종 정경유착에 따른 정치인

과 관료의 부패를 상정하므로, 지대추구이론은 부패연구와도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

치며 발전해왔다.

이러한 지대추구이론은 이행경제, 개도국 경제, 권위주의(독재) 정권의 정치경제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북한의 정치경제 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인

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통해북한의 정치경제현상을 설명

한 바 있다. 먼저, Beblawi(1987)의 ‘외래지대 의존국가’(rentier state)의 개념을 활

용하여, 2000년대김정일 정권시기를 배경으로적절한생산투자가이루어지지못해

서 내수경제는 피폐한 가운데, 대외무역, 해외원조, 노동력수출, 원자재수출, 관광

객 유치 등 대외 관계로부터의 수익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북한을 묘사한 연구들이 있

다(박형중, 2011; 윤철기, 2013). 이들 연구는 북한 체제 연구에 지대 개념을 활용

하는 데 있어 선구자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으나, Beblawi의 지대 개념은 네오마르크

스주의(Neo-Marxism)적 해석에 따라 ‘권력(특권)에따른 (불로소득적) 이전소득’의

성격을 띠고 있어, 북한 내 시장 메커니즘의 확대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여타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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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을 설명하는 데에는 확장성의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와크’(최봉대, 2011), 대외원조(한병진, 2006), 무기 수출, 마약 밀매, 위

조화폐 제작 등 불법적이나 막대한 수익을 가져오는 경제활동(김태환, 2014, p.5)과

같은 북한 내 일부 지대 원천을 식별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주된 지대추구자를

수령과 공생관계에 있는 엘리트로 상정하고, 엘리트의 지대추구를 매개하는 수단으

로서 시장의기능에 주목하고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보면 북한에서 지대추구와 시장

발전은기존권력집단의 경제권력을 유지하는기능을 하며 변혁적인 성격은 부족하게

된다(김석진, 2019).

셋째, 부패문제에대한 처방의 측면에서부패와 관련된 지대추구개념을 활용함으

로써 북한 내 지대추구 발생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부패 및 지대추구와 관

련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연구들이 존재한다(박형중 외, 2011, 2012).

본고가 목표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국가-시장 간의 상호작용의 맥

락하에서 지대추구이론을 처음 제시한 공공선택론의 지대와 지대추구 개념에서 시작

하여 1970년대를풍미한 네오마르크스주의적 해석 및그 이후 이에대한 반론으로 부

상한 네오베버주의(Neo-Weberianism)적 해석을 통한 지대추구이론의 진화를 추적

하고, 북한의 정치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다. 이는 기존에 북한 연구자별로 상이하게 사용해 온 지대추구 개념의 지적 계보를

밝힘으로써 북한의 정치경제 맥락에서지대추구이론을논하기 위한 공통된 토대를 만

들기위함이다. 둘째, 2000년대이후 북한의 정치경제의특징이라고 할 수있는시장

메커니즘의 확산과 경영 자율화․분권화 현상에 대해 지대 원천 및 지대 유형의 변

화, 지대추구자 수확대, 그리고지대추구의사회후생 효과측면에서 지대추구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북한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는 것이

다.

김정은은 2011년말집권이후 2014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실시하며 기업체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1990년대 이래 지속해서 추진되어 온 북한의 개혁․개방이 중요한 전기(轉機)를 맞

았다고 볼 수 있다(정영철, 2019). 제도 개혁에 따라 북한의 기업체들이 계획경제와

무관하게 시장 경제적 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윤

극대화 논리에따라행위를 하는 것으로상정해볼수 있다. 더욱이사실상(de facto)

의 개인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사경제 부문(private sector)의 확대는 김정은 시대

의 정책방향과 경제 현실이 1980년대 후반 중국의 이행경제 양상과대체로 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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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이고 있다(박형중, 2015).

한편, 흔히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의 등장과 강화는 국가자율성의약화를야기하

는 요인으로서 해석되기도 하나, 중국, 베트남의 경우 일당독재를유지하면서계획경

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

가는 제도 개혁을 통해 분권화와 자율성을 높이면서 시장의 역량을 강화한 동시에,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시장접근, 사유화, 대외 개방 등 새로운 경제영역에서는 ‘허가’

메커니즘을 통해 지대의 창출․배분을 통제하면서 개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였다.

이를통해중국, 베트남은일당독재를유지하면서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한, 강한 국가

와 시장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권위주의 이행경제(authoritarian

transition economy)’의 모델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하에서 북한의 모습은 1990년대 이래로 확대되고 있는 시장을 국

가가 위로부터 재조직화하고(정영철, 2019), 경제활동에 대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허가’ 메커니즘을 통해 지대 할당을 재분배하면서 정권 내부의 ‘권력-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대 창출자․할당자로서의 역할은 북한당국이 시장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중국, 베트남의 ‘권위주의 이행경

제’ 특징이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의 맥락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Ⅱ. 지대와 지대추구 개념의 고찰

지대추구의 개념은 종종 연구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지대추구 현상에 대한

접근법이 각 연구자가 채택하는 국가-시장 간 관계를 해석하는 더 넓은 정치경제 패

러다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Sękowski, 2021). 각 연구자가 제시하는 지대 개념에

대해서는 학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대체로 지대를 ‘정치 권력에 의해

매개된 초과 소득’이라고 보는 데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형중

외, 2012, pp.117-118).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류인 공공선택론에서는 지대를 “한계

비용(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이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의 시장개

입을 로비하는 이익집단 및 기업의 행태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에

주목한다. 네오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은 이윤과 지대를 구별하고 전자는 잉여가치가

실현된 형태로서, 후자는 “권력과특권에 의한 소득 이전”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시민 사회와 시장으로부터 국가 자율성을 강조하는 네오베버주의적 입장에서

는 지대추구가 반드시 (경제학적 의미에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지대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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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느냐에따라 지대추구의사회후생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주장한다. 이들 학

파가 주목한 상이한 지대 원천과 지대추구 현상의 경제학적 해석은 각 학파의 국가-

시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1. 공공선택론의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측면에서합리적 선택에기반한 신고전파경제학의기본가

정들을 비(非)시장적 상호 작용인 정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까지 확장하였으며, 그

틀 속에서 지대추구이론을 발전시켰다.1) G. Tullock, A. O. Kruger, J. M.

Buchanan 등 초기 지대추구이론 연구자들은 부(富)의 이전(transfer of wealth)을

위해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 행위를 이끌어내는 지대추구 현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때 지대 개념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한계비용(기회비용)을 넘어서는 초

과 소득으로서, 자유로운 진입(또는 진입장벽의 부재)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쟁’이 부

재한 ‘독점’의 존재를 상정한다. 왜냐하면, 경쟁 상황의 경우에는 더 많은 경제 행위

자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여 초과 소득인 지대를 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대는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존재한다

면 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이러한 견해는 신고전

파 주류경제학의 지대 개념을 반영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창시자인 Marshall

(1890)은 지주가 얻는 소득으로서 고전파 (정치)경제학에 편입된 지대를, 토지뿐만

아니라 생산에 개입된 모든 요소에 대한 대가(payment)를 포함하는 ‘경제적 지

대’(economic rent)’로 일반화시켰다.2) 이러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대 개념은

1) 공공선택론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이성적이며,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에 따라, 정치

적 활동에서도 행위자들이 필연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방법을 계산해서 선택

을 내릴 것이라 가정한다. 즉, 정치가에 대해 ‘공공선(公共善)에 기여’와 같은 고상한 존재론적

목적성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선출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개인적 이익

을 극대화하는 결과치를 선택하는 합리적 효용 극대론자(rational maximizer)의 경제적 인간으

로 치환하고 있다.

2) 강성윤(2010)은 신고전파에 기반한 현대 주류경제학의 ‘경제적 지대’의 개념은 마르크스뿐 아니

라 고전파의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지대 개념과도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이

러한차이는 단순히 이론의 확장과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고전파와 신고전파 사이의 분명한 단

절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노동가치이론에 기반하여자본가와 지주가 얻는 이

윤과 지대의 실체가 노동자가 생산한 것으로부터의 공제, 즉 잉여노동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반

면, 신고전파 경제학은 노동가치이론을 부정하는 동시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른 계급의

구분을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고립된 개인으로 치환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착취를 부정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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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ardo(1817)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A. Smith(1776)가 임금, 이익과 지대

는 상품의가치, 가격, 그리고 국부(國富)에 모두 기여한다고본 것과 달리, Ricardo

는 임금과 이윤만이 생산적이며, 희소성에서 유발된지대는 가격, 가치 또는 국부 결

정의 근거(cause)가 아닌 결과(consequences)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Ricardo는

(그가식별한 경작지와광산에대한) 지대를, 이윤과임금이토지와광산 소유자에게

재분배된 불로소득(unearned income)으로 본 것이었다(Mihályi and Szelényi,

2019, pp.28-29).

독점은 자연독점의 경우 규모의 경제 또는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정부의 생산면허 및 특허 발부, 가격 통제, 무역 쿼터제 실시 등으로 인위적으

로 창출되기도 한다. 공공선택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Tullock(1967)은 정부 규제로

인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이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주장한 ‘하버거 삼각형(Harberger

triangle)’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보다 크다고 주장하였다. 독점의 사회적 비

용에는 하버거 삼각형이 나타내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부의 이전’ 외에도, 이러한

독점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정부 규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로비, 뇌물 수수 등의 사

회적 낭비비용이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지대추구행위는 지대가경쟁으로 인해

모두 소실될 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대추구로 인해 지대 가치가 모두 소실됨은

물론, 지대 경쟁을 위해 추가로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될 수 있었던 자원의 낭비를 가

져오게 하므로 이는 사회후생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한편, 최초로 지대추구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Kruger(1974)는 관세, 수

입허가 등보호무역 조치가시장경제에서 지대를발생시키고, 이를 얻기위한 지대추

구의 경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대추구는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

을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분배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기업가들이 생

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로비 등 합법적 형태 또는 뇌물, 부패, 밀무

역, 암시장 등 불법적 형태의, 자원을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Krueger의 추정에 따르면, 지대의 규모는 인도(1964년)에서 국민소득의

7.3%, 터키(1968년)에서 GNP의 15%에 달했다.

이처럼 초기 지대추구이론가들은 이윤추구와 구별되는 지대추구의 비생산적 측면

에 주목하였다. Buchanan(1980)은 이윤추구(profit-seeking)와 기업가정신은 자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지대는 자본가가 취득한 잉여가치의 일부가 토지소유자에게 이전

되는 형태라는 그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계급관계와 무관한 개념으로 변질된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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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며, 지대추구가 아니

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Bhagwati(1982, p.100)는 지대추구를 “직접적으로 비생

산적인 이윤추구 활동(directly unproductive profit-seeking)”으로 일반화하고, “비생

산적”의 개념을 “금전적 이익을 얻게 해주지만, 생산 증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효

용 함수에 포함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는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

다. 이후 지대추구이론은 Buchanan(1980)의 지대추구 행위의 분류에 따라, 첫째,

자신에게만 독점적인 권한을 주도록하는 기업가 등의 로비, 둘째, 정부 부문에 축적

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관료 또는 정치인이 되려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자원의 낭

비,3) 셋째, 과세 특혜, 보조금 획득과 같은 정부지출 과정에서의 지대추구의 측면에

서 연구가 이어졌다.4)

한편, 초기지대추구이론은일정한 한계를노정하기도했다. 지대추구 비용에대한

추산은 “지대는지대추구 비용으로다 소진되어버린다”라는 다소 불합리한가정에근

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Congleton(1980), Rogerson(1982) 등 ‘2세대 지대추구

이론가’들은 지대추구 비용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하고, 지대추구 과정에서 지대가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는 가정이 실증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혔다(Khan, 2000,

pp.71-75). 만일, 지대추구가 창출된 지대의 가치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1세대 지대추구이론가들의 지대추구로 인한 낭비액의 추정치는 타당하지 않으며, 또

한 지대추구가 반드시 사회후생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 지대와 지대추구 개념의 네오마르크스주의적 해석

Karl Marx는 자본론에서 리카르도를 추종하며 지대를 “잉여가치 가운데 경영에 투

하된 자본에 대한 평균이윤을 제하고 남은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 부분”

으로 보았다. 그리고, 토지의 생산성, 위치 등의 생산조건의 차이에 따라 얻어지는

초과이윤으로구성되는 ‘차액지대’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독점적소유에 기초하여 얻

어지는 초과이윤인 ‘절대지대’를 제시하였다. Marx는 절대지대가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단순히 농업상 잉여가치의 일부이며, 이 잉

3) 이는 지대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A. O. Krueger(1974, p.293)의 “Competition for entry into

government service is, in part, a competition for rents.”의 언급과 관련된다.

4) 지대추구 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Buchanan, Tollison and Tullock(1980), Tollison and

Congleton(1995), Congleton, Hillman and Konrad(2008)에서 다루어졌음을 참조.



한국경제포럼 제 15권 제 1호152

여가치가 지대로 전환되어 토지소유자가 수취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마치 차액지대

가 지배적인 일반적 생산가격에서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되어 토지소유자가 수취하

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언급하였다(Marx, 2006, p.929). 절대지

대는 독점적 소유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가치와 비례하지 않는) 독점가격을 상

정하며,5) 토지를 소유하는 지주 계급에 귀결된다는 점에서 계급지대(class rent)라

할 수 있다. Marx는 이윤과 지대 모두 자본가들의 불로소득이고, 새로운 가치의 원

천은노동뿐이라는착취이론을만들어냈다(Mihályi and Szelényi, 2019, pp.10-11).

지대에 대한 네오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은 Marx의 착취적 관계에 입각한 계급론에 근

거하며, 지대를 “권력과 특권에 의한 소득 이전”으로 정의하고 있다(Elsenhans,

1996, p.54).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선진국의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 천연자원 문제(석유지

대, 광산지대 등) 분석에 네오마르크스적 해석이 적용되었다. 예컨대, 1970년대

OPEC의 산유국 카르텔은 막대한 석유 지대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중동과 북아프

리카 산유국들의 GDP는 18%에서 45%로 증가하였으나 산업 발전은 제한적이었다.

산유국 노동자들은 외래지대 의존계층(rentier class)인 “엘리트들에 의해 던져진 (석

유 지대의) 부스러기만을 받았다”(Elsenhans, 2022, pp.111-112). Beblawi(1987)

에 따르면 OPEC의 산유국은 다음의 외래지대 의존국가(rentier state) 특징을 갖는

다. 첫째, 지대가 경제활동에서 우세한 형태인 경제, 둘째, 내수경제의 발달 없이도

국가 경제를 유지할만한 상당한 외부 지대(external rent)의 존재,6) 셋째, 소수만이

지대형성에 관여하며, 나머지는부의 분배나 활용에만 관여, 넷째, 외부 지대의 주요

수혜자는 정치 권력. 이에따라, 외래지대 의존국가에서는국민대다수가 특권계급의

체제에 순응적이고 국가 의존적인 멘탈리티를 형성하게 된다(Elsenhans, 2022,

pp.111-112; Beblawi, 1987).

5)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토지의지대가독점에서 발생한다고 간주한 것은, 독점으로인해 장기적으

로 재화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의 가격

이 생산원가와 같아야 한다는 견해에 따른 것인데, 토지의 경우 생산비용은 ‘0’이지만 지대가 지

불되기 때문이었다(Evans, 1991).

6) 이에 따라, Beblawi(1987)는 대외교역 비중이 높은 개방경제는 사회 대다수가 부(富)의 창출

과정에 관여하는 한, 단지 외부세계에 국가 수입을 의존한다고 해서 외래지대 의존국가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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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대와 지대추구 개념의 네오베버주의적 해석

네오베버주의자들은 국가가 사회로부터 잠재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라는 가정

에서 출발하여, 지배계급은 다른 사회집단들과 대치하면서 강제력과 행정 수단을 활

용해 목적을 추구한다고 간주한다. Weber에 따르면, 지대는 폐쇄적 관계 질서하에

서 정치적 권위, 독점 및 중요한 생산수단에 대한 수탈에서 기인하는 소득이다

(Mihályi and Szelényi, 2019, p.42).

North et al.(2007)은 “열린 접근 질서(open access order)”와 상반되는 “제한된

접근 질서(limited access order)”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유지하는 핵심이소수 지

배집단의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 계약 집행, 재산권 집행, 무역

등 가치 창출 활동에의 참여 등과 관련한 독점적 권한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열린 접근질서하에서 지대는보통 경쟁으로 소실되나, 지대수취 여부가권력과의 관

계에서 결정되고 권력에 의해 보장받는 제한된 접근 질서하에서 지대는 영속적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Mihályi and Szelényi(2019, p.57)는 특정 신분, 단체 소속

등 폐쇄적 관계를 활용하는 경우, 열린 관계에서와 비교해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는

점에주목하고, “지대 = 폐쇄적 관계에서의수입 - 열린관계에서의수입”으로정의하

였다.

이러한 네오베버주의적 지대 개념은 권위주의(독재) 국가에서의 정치경제를 설명

하는 데적실성을 갖는다. 정치적으로 경쟁과 참여를억압하는 권위주의국가는 경제

운영에서도종종 경쟁과 참여를제한하는 양태를보인다. 모든 독재자는홀로 통치할

수는 없으므로, 소수 엘리트의 조력을 받아 독재자-엘리트 간 공생관계를 통해 지배

체제를 유지한다. 이 경우, 독재자는 엘리트의 정치적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절

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Wintrobe(1998, pp.231-233)는 독재자의 엘리트

에 대한 지대 배분의 경제적 보상이 이들의 충성을 끌어내기 위한 지불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충성 자본(loyalty capital)’이라고 명명하였다. 반대로 엘리트는 지대수취

권한을지속해서얻기위해독재자의환심을 살수있도록충성서약, 뇌물상납등을

하게 된다. 독재자와 엘리트 간 지대-충성의 교환은 독재자에게는 체제 유지를 위한

엘리트 감시 비용을 절감시키고, 엘리트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독재자의 신뢰를 보

장하며 신변안전을 유지하는 윈(win)-윈(win)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네오베버주의적 관점에서 지대추구의 경제후생적 효과는 ‘완전 경쟁적’인

지대 경쟁을 상정한 공공선택론의 지대추구이론과는 차이를 낳는다. 독재자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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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간 지대-충성의 교환에서 독재자는 엘리트에 지대를주는 대가로서정치적 지원이

나 금전적 보상 등 반대급부를 받기 때문에 지대추구가 경제적 의미에서 ‘낭비’를 발

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Wintrobe, 1998, pp.152-153). 또한, 권위주의 국가에서

엘리트들은 지도자를 상대로 현존하는 지대뿐 아니라 새로운 지대 창출을 위해서도

로비할 수 있고, 특히 자원을 많이 가진 엘리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지대창출자인 독재자는 오직 지대로부터 이득을 볼 경우에만 지대

를 창출할 인센티브가 있게 되므로 창출된 지대가 모두 소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Holcombe, 2017). 이처럼 권위주의 국가에서 지대와 지대추구는 어떻게 사용되느

냐에 따라 경제후생 효과의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4. 북한 정치경제에서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정의

지금까지 지대추구이론이 진화를 거치면서 지대 개념 또한 공공선택론에서 기회비

용을 넘어서는 초과 소득, 네오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서 권력과 특권에 따른 이전소

득, 네오베버주의적 해석에서 폐쇄적 지배 관계에서 특권적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초

과 소득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권위주의 이행경제’에 지

대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유시장경제를 상정한 공공선택론의 지

대추구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엘리트 특권경제의 지대추구로 인한 저발

전, 소득 불평등 구조 및 새로운 계층 형성 문제 등을 해석하는 데에는 네오마르크스

주의적 해석이 유용할 수 있다.7) 또한, 엘리트 특권경제의 폐쇄적 후견주의 구조하

에서 발생하는 위계적 지대 배분 및 분권화 제도개혁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지대

배분 구조의 변화 등을 분석하는 데에는 네오베버주의적 접근이 적실성이 있을 수 있

다. 아울러, 북한에서 지대추구의사회후생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네오베버주의적 해

석에따른 지대창출자로서의 국가 권력에 초점을 맞추어지대추구의 사회후생에대한

긍정적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북한의 정치경제 연구에서 적용되는 지대의 개념을 “i) 정치적

권력에 의해매개된 ii) 권한으로부터 발생하는, iii) (종종) 경제활동에부수하는ⅳ)

7) 사회주의체제는 경제 비효율성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방책으

로시장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시장의 도입은 집단적 소유방식을사적 소유구조로 전환함으로써

평등을 핵심 가치로작동하던 사회주의체제 내의 계급구조를 근본적으로변화시키며, 기득권 집

단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신흥부유층 집단을 형성한다(김병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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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지대를 얻고자 하는 지대추

구의 개념은, “i) 정치적 권력에 의해 매개된 ii) 권한으로부터 발생하는, iii) (종종)

경제활동에 부수하는 ⅳ)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된다.

우선, 지대는 정치적 권력에 의해 매개된 것이어야 한다. 정치적 권력에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정치 권력의 행사가 포함되는데, 새로운 제도 창출 등은 공식적 권력

행사의 예이며, 암묵적 허가 또는 (잠정적) 처벌 유예 등은 비공식적 권력 행사의 예

가 될 것이다. 종종 노동자의 파업, 기업의 가격 담합 등과 같이 정치 권력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소득 이전의경우도 지대추구로설명되기도 하나, 북한의정치경제 상

황에서는 이러한 자율적 유형의 지대추구의 여지는 적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경

제적 자연독점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대는 권한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권한은 계급 또는 폐쇄적 관계의 구성원

으로서 부여받은 특권을 의미한다. 지대의 크기(n)가 불변한다는 전제하에, 특권을

가진 집단의크기가 커진다면지대추구자의 수가증가하여 1인당 누리는지대의 크기

는 1/n으로서 작아질 것이다.

셋째, 지대는 ‘종종’ 경제활동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완전한 불로소득(unearned

income)만을 지칭하는 것은아니다. 앞서살펴본 대로네오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서

는 ‘계급지대(class rent)’로서 불로소득적 이전소득으로서의 지대 개념을 강조한다.

북한에서도관료의 뇌물 수수, 국제원조 유용 등 이전소득에 가까운 지대가 존재하므

로, 이를 완전히 지대의 정의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고가 더욱 관심을

두는 것은 폐쇄적 관계에서 경제활동에 부수하는 네오베버주의적 지대 개념으로서,

북한경제의 이행경제 성격 심화에 따라 특정 경제활동에 대한 접근권이 어떻게 변화

해 나가고, 이에 따라 지대추구 구조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에 주목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대추구의 정의에서 ‘비생산적’이라는 공공선택론의 1세대 지대추

구이론가들이중요하게본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로비, 충성맹세, 뇌물 수수 등의

지대추구 활동은 1세대 지대추구이론가들이 지적한 바대로, 자원을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에 사용하며낭비하는 것은확실하다. 그러나, 지대추구 없이는 생산적인비즈니

스 활동에의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한다면, 그리고 지대추구를통해 생산

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윤창출로 이어진다면, 지대추구 활

동을 과연 경제적 의미에서 ‘비생산적’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

지지않을 수없다. 앞서 살펴본대로, 1세대 전통적 지대추구이론은자유시장경제에

서의 ‘특권’과 ‘독점’의 사회후생에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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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생산적’ 특징을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대추구가 이윤추구와함께 맞물려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간과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이윤추구 활동을 위해 수령

으로부터 ‘특권’과 ‘독점’을얻어야하는 것이규범인정체(政體)에서는지대추구의 성

격을 ‘비생산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는 북한에서 지대추구의 사회후

생 효과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된다.

넷째, 지대는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이다. 여기서 기회비용은정치적권력에 의

해 매개된 권한이 없는 경우, 한 경제주체가 종종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였을 최소

한의 수입의 개념이다. 정치적 권력에 의해 매개된 권한을 통해 경제주체는 종종 경

제활동에 부수하는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게 되고, 이것이 본고에서 사용하

는 지대의 개념이다.

Ⅲ. 지대추구이론의 북한 정치경제에의 적용

1. 북한 정치경제에서의 지대 원천 및 지대 유형의 변화

북한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수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지대의 원

천이 되는 경제적 특권을 창출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배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정치경제 구조는 특권적 경제활동이 가져오는 이익을 배분받고자, 반대급부로서

수령에게 뇌물, 로비, 충성 등을 제공하는 지대추구 행위를조장하게 된다. 즉, 수령

과 지대추구자 간의 부패한 상호 작용을 매개로 한결탁관계는북한에서 ‘지대추구형

정치경제’를 형성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 베트남의 이행경제 경험에서 보듯,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

제이행은 새로운 지대 원천을 야기하였다. 예컨대, 국가 당국이 계획경제에 시장 메

커니즘을 도입하여 상당 기간 계획-시장의 과도기적 공존을 만들어 낸 결과, 차익거

래 등 새로운 지대의 폭증을 낳았다. 국유자원의 불하(拂下), 해외투자 유입, 외자

기업설립 등국가의각종규제및재산집행권한은 또다른 막대한지대원천을창출

한 근원이었다. 북한에서도 1990년대이후시장메커니즘의 확산으로인해새로운지

대의 원천이 창출되었으며, 지대의 유형도 다양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대 원천을 접근권(access rights), 이전소득(transfer income), 재산집행권

(property execution rights)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있다. 먼저 접근권에 의한지대

원천은 특정 산업에 대해 진입을 규제함으로써 독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초과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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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이전소득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일부 집단 또는 경제주체의 경제

활동에생산비용을 절감해주거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대한 계약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독점 수입을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집행권은 체제

이행국가에서 사유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재산권 집행 권한을 일부 집단 또는 경제주

체에게 공식․비공식적으로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지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표 1> 북한에서의 지대 원천과 지대 유형

구분 지대 원천 지대(예시)
시장 메커니즘 확대에

따른 신규창출 지대 여부

접근권 독점권(허가권) 수여

대외무역 지대

광업 지대 해당

장마당 매대 지대 해당

건설업 지대 해당

이전

소득

특권적 연성예산제약
국정가격-시장가격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 지대
해당

특권적 비즈니스 계약

합영․합작 등 대외경제협력 지대

국제원조 지대

노동력 수출 지대

불법적 경제활동*
무기 수출, 마약 밀매, 위조화폐

제작 지대

재산

집행권

(사실상의) 사유화 집행

권한

개인사업 지대 해당

사적투자 지대 해당

주: * 지대 원천으로는 포함하되, 이에 대한 구체 논의는 본고의 논지와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

(1) 독점권(허가권) 수여

독점권(허가권)의 수여는 특정 비즈니스에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지대를 창출하

는 원천이 된다. 대외무역 지대, 광업 지대, 장마당 매대 지대, 건설업 지대 등을 상

정해 볼 수 있다. 먼저 대외무역 지대와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와크’라 불리는 라이

선스와 쿼터제를 포괄하는 무역허가권이 있으며, ‘와크’를 소지한 기관만이 대외무역

에 종사할 수 있어 막대한 지대의 원천으로 기능하였다(양문수, 2008).

북한에서탄광 개발권은전적으로국가의몫이고, 석탄 생산은 대규모 기업소를 중

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므로 탄광 개발권은 막대한 지대의 원천이었다. 비생산

기관․단체에게는 탄광 개발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2006년 말 북한은 ‘중소탄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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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운영규정’을 공표하고 업종과 관계없이 어떤 기관․기업소․단체라도 국가의

허가를 받는 조건하에서 자체적으로 중․소 탄광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법적

으로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재력이 있는 북한 주민인 돈주가

투자를 통해 작은 규모의 광산을 개발하고 이를 무역 등의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거

의 합법적으로 가능한 공간이만들어졌다(윤인주, 2015, p.169). 한 증언에 따르면,

2010년대 초 분할 광권을 받기 위해 광산, 광업 연합 그리고 도당위원회 간부들에게

초기 사업비로 10만 위안(약 17,000달러) 넘게 지출하기도 하며, 그에 더해 주기적

으로 판매수익의 절반 정도를 도당위원회와 광산연합 간부들한테 상납하였다고 한다

(최봉대, 2020). 제도 개혁과는 별도로 돈주의 지대추구 과정에는 정치적 권력을 가

진 간부들을 대상으로 뇌물 수수 등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장마당 매대 지대의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종합시장이합법화된 이후 새로이지

대의 유형으로 편입되었다. 물자부족 상황이지속되면서시장 메커니즘이 확산되자,

북한 정권도 국영상점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현상을 공식적인 유통

시스템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매대는 시장관리소에서 보통 50~60cm 정도의 크기

의 매대를 할당하고, 팔리는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두고 임의대로 자릿세를 매겼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최근에는 장세가 상품의 종류나 매대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책

정되며, 매일 시장관리소 관리원들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임을출․최창용,

2021).

건설업 지대는 김정은 시대에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문수물놀이장 등 대규모

아파트와 유락시설 건설 사업에돈주들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지대 유형으로 부상하였

다. 아파트 건설허가증에 해당하는 ‘건설명시’는 흡사 대외무역 ‘와크’처럼 그 자체로

도 돈이 되며, ‘건설명시’ 하나에 당시 장마당가 5~10만 달러 선에서 매매되었다고 한

다(최진이, 2017, pp.72-73). 북한 정부가 국가건설과제를 내각, 당 기관, 군대에

할당하면 책임자들이 돈주들의 자금을 동원해 건설을 진행하고, 돈주들은 공사가 끝

나면 건물 사용권을넘겨받아투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 표창등 훈장

을 받아 사회적 명예도 획득하고 있다(양문수, 2016, p.129).

(2) 특권적 연성예산제약

계획경제하에서 기업의 행태와 관련하여 Kornai는 “기업은 기업의 직접 통제 담당

정부부서, 재정당국, 금융부문, 가격당국등 여러관료부문들사이를오가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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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보조금, 연성 세금, 연성 신용, 연성 국정가격 등) 예산제약의 연성화를 위한 로

비를 할 수 있다”, “연성예산제약은 Krueger가 언급한 ‘지대추구 행위’를 낳는다”라고

언급하였다(Kornai, 1992, p.142 및 각주19). 연성예산제약을 활용할 수 있는 특권

경제주체의 경우,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본

주의 시장경제에서도 거대은행, 기간산업 등에 ‘too big to fail’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바 있으며, 이들은 로비 등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보조금, 자금조달, 이자율 및 환율

가격 등 측면에서 기업 운영상의 특혜를 받았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경제난으로 계획이 유명무실화한 와중에서도 군(軍)경제, 당

(黨)경제 등 특권경제 소속 기업, 최고위층이 관심을 두거나 문건으로 ‘배려’한 사업

에 우선적으로 원료, 자재 등 재원이 배분되는 차별화 현상이 발생했다(임강택,

2013, p.48). 예컨대, 국가계획에 의해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단위는 생산된 물품을

국가에 납품하고, 나머지 생산능력을활용하여 시장 수요가 높은 제품을위주로 추가

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국정 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익거래의 지대추구를 한 후, 수익

은 기업차원에서 활용하거나간부들이 사적으로유용하기도 했다. 국정가격은 사실

상 유명무실해졌지만, 계획은 상품의 국정 가격을 토대로 관리되었기 때문이다(임강

택, 2013, p.60). 이에따라, 국가의공식가격과 시장가격의괴리 및물자부족을배

경으로 하여 시장에의 공급을 독점하는 소수 특정 계층에게 지대가 귀속되었다(양운

철, 2009).

김정은 시기에는 기업소가 생산한 물품을 자체 설정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것

이 허용되고, 기업활동을 보장하기위해 설비, 원료, 연료, 자재 등생산수단을 유통

하는 기업 간 물자교류시장의 운영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따라 대부분의 내각

소속 기업체에서 차익거래 지대를 지속해서 수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특권기관 소속 기업체 또는 대형 국유기업에는 기업 운영에 있어 특권적 우대조

치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금융 부

문 은행기관 간부들의 “기업체들에서 […] 자금을 류용, 사장, 랑비하는 것과 같은

위법현상에 대”해 경제적제재의 “원칙을 양보하는것과 같은 현상” 및 “통제 권한을 가

지고 세도를 쓰”는 행위를지적하고있다(홍증범, 2018). 일부 기업체에대해서는은

행대부, 금융 활동 등과 관련해서 특권적 우대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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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권적 비즈니스 계약

특권적 비즈니스 계약은 특정 비즈니스 주체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

로써지대의원천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합영․합작등 대외경제협력지대, 국제원

조 지대, 노동력 수출 지대 등이 발생했다.

2000년대 라선자유무역지대 등 특수무역지대에서 활동하는 합영․합작회사들에는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총국 등 특수기관들의 외화벌이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북경협 및 규모가 큰 역내 경제협력사업도 독재자로부터 충

성심을 인정받기 위한 외화벌이 실적 경쟁으로 인해 특수단위 내 김정일 측근들이 경

쟁적으로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최봉대, 2011).

국제원조의 경우, 관료들은 수취한 원조를 배분하는 정치적 권한을 가지며, 원조

배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치 권력이 국제원조 물품을

전용하는 체제적 부패가 발생할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국제원조가북한 인민들에

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조물자의 배분에 관련된 관료들의 사익 추구 현상은 매우 빈

번하게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료들은 해외원조 가운데 일부를 수취한

후, 이를 시장에 유통하여 지대를 챙겼다(박형중 외, 2012, pp.136-137).

(4) (사실상의) 사유화 집행 권한

개인사업 지대는 개인사업자가 ‘모호한 재산권 레짐’을 활용하여 식당, 상점, 소규

모 공장,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체 등 생산수단을사실상 소유하면서 개인사업을 영

위하고 수익을얻는과정에서발생한다. 사실상의 개인사업자는대부투자, 기관․기

업소의 명의 또는 생산수단 대여, 독립적 사기업 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2000

년대 이후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장기적으로 수적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양문수․

윤인주, 2016).

사적투자 지대는돈주들에게 국가사업에 대해 돈을 투자하게 하여 돈주들에게 상당

한 이권이 차례지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돈주들이 많이 진출한 사금

융 분야를 보면, 돈주들이 사금융업을 독점하면서 관련한 지대를 누려왔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기에는 돈주들의 사금융업을 보다 양성화하려는 제도 개혁도 나타나

고 있다. 예컨대, 2015년 7월 중앙은행법 및 상업은행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기업

체들은필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대부 외에도 돈주가 보유한 유휴화폐자금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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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남석춘, 2019).

2. 제도 개혁에 따른 지대추구 양태의 변화: 경쟁적 지대추구

북한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2014년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사회주의기

업책임관리제)’ 등 일련의 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업체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며 분권

화개혁을한것이었다. 이러한제도개혁에따라북한내지대추구양태도크게변화

해 왔는데, 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 ‘경쟁적 지대추구모델(Competitive Rent-Seeking

Model)’을 참고해 볼 수 있다.8)

먼저, ‘경쟁적 지대추구’는 종전에 ‘독점적 지대추구’의 상황에서지대추구자의 진입

이 이루어져 산업 내 총 지대추구자가 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을 지칭한다. ‘경쟁적 지

대추구’는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해 특정 산업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기존 지대

추구자가 독식하던 지대추구 활동이 신규 지대추구자에게도 허용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는 ‘독점 와해 활동’ 내지는 (경제학에서 ‘진입장벽의 부재’로서 정의되어 ‘독점’과

대칭적으로 사용되는) ‘경쟁’을 창출하는 ‘경쟁 창출 활동’에 해당한다.

예컨대, 체제이행기국가는분권적제도 개혁의 실행을 통해기존에는 특권세력에

게만 허용해 주던 경제활동을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이외의 계층 또

는 경제주체에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는 특권 엘리트가 지대추구를 독점하

는 ‘독점적 지대추구’의 경쟁 형태가 엘리트와 비(非)엘리트를 포함하는 과점적 행태

로 변화하면서 ‘경쟁적 지대추구’가 발생하게된다. 1980년대 중국의이행경제에서시

장 메커니즘의 도입이라는 개혁조치는 “쌍궤제(two-track price system)”의 가격 통

제 및 시장진입 통제와 함께 이루어졌는데(Wu and Huang, 2008; Liew, 1993), 이

러한 조치는 막대한 지대를 창출하였으며, 정치가와 관료 집단이 지대를 배분하는데

큰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지대의 배분 기회에 접근이 가능한 관료 등 엘리트는 준

(準)기업가로 변신하며 지대추구를 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일반 기업 등 경제주체들

은 관료에게 뇌물 수수를 하며 지대추구를 하였다(Ngo, 2008). 이처럼 새로운 지대

의 창출과 지대추구자수의 증가―‘경쟁적 지대추구’의등장―가 나타나는 이행경제에

서는 종종 심각한 부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경쟁적 지대추구’는 지대 경쟁의 형태가 ‘독점적’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의

8) 이하의 설명은 Jung(2022)을 부분적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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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경쟁적’ 형태로 진화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태이기도 하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대추구이론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지대를 얻기 위해 어느 사업에나 진․출입하는

것이 자유로우므로, 일시적으로는 지대가 형성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통

해 지대가 자연스럽게 소진될 것이라 보았다.

또한, 지대추구 경쟁 양태는 산업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분권

화가 크게 진전된 영역에서는 지대 소실이 일어나 일반 이윤만을 얻게 되는 경제 비

즈니스 영역도 있겠으나,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특권집단의 독점적지대추구가 보

호를 받을 수도 있다.

<표 2> 독점적 지대추구 vs. 경쟁적 지대추구

구분

독점적 지대추구

(Monopolistic

Rent-Seeking)

경쟁적 지대추구

(Competitive Rent-Seeking)

자유시장에서

완전한 지대 소실

(Complete Dissipation of

Rents in Free Market)

경쟁 형태
독점적

(ex＞ 특권경제 엘리트)

과점적

(ex＞ 특권경제 엘리트 +

내각 소속 국영기업 +

지방기업 + 돈주 등)

완전 경쟁적

진입장벽 높음 중간 낮음

경쟁 촉진적

제도화 수준
낮음 중간 높음

주: Jung(2022) 참조.

북한에서 ‘경쟁적 지대추구’는 기존에 경제에서 지대를 독점하고 있던 특권경제 이

외의 ‘내각 소속 국영기업 + 지방기업 + 돈주’ 등 비엘리트층이 기존에 접근하지 못했

던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대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경쟁적 지대추구’

는 분권적 제도 개혁을 통해 공식적으로, 또는 뇌물 수수 등을 통한 엘리트와의 결탁

관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 내 대표적으로 지대추구가 만연한 산업 분

야 중 하나인 대외무역(외화벌이) 분야에서 지대추구자 수의 확대와 이에 따른 경쟁

의 확대를 ‘경쟁적 지대추구 모델’을 참고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수익의 창출이 제한된 사회주의 계획경제 내에서 무역허가권은 부(富)를 축적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로서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왔다. ‘와크’라 불리는 북

한의 무역허가권은 특권적 성격의 인허가권으로서 당경제 및 군경제 등 특권경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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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무역회사들에만 주어졌다(양문수, 2008, pp.12-13) 이들은 기존에 내각에 소

속되어 있던 광산, 공장, 농장, 어장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단위, 이른바 고수익을

보장하는 수출 원천 동원단위를 자신의 산하로 흡수(찬탈)하면서몸집을 키워나갔다

(양문수, 2010, p.138).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내 생산체계가 와해하면서, 수출 원

천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등으로 특권경제 내 무역회사가 난립했다. 또한, ‘와크’를

보유하지 못하는 일반 기업체 및 개인 상인 등 비엘리트층도 음성적으로 대외무역 비

즈니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일반기업체는 최소한의공장 운영을 위해비공식 수출

입(밀무역)에 참여하였다(양문수, 2008, p.29). 개인 상인들은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 뇌물 공여를 통한 군부와의 결탁과 비호하에서 와크와 수출 원천을 확보하

며무역사업의주체로 역할을하였다(박형중 외, 2012, pp.131-133). 이러한배경하

에서 1990년대 후반 이미 대외무역 분야에서 ‘경쟁적 지대추구’가 음성적으로 나타나

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계기로 공식적대외무역 분권화가진전되었다. 북

한당국은 하부단위 경쟁을 통한 대외무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무역 권한을 일부

개별 시(市), 군(郡)과 기업 단위까지 확대하고, 무역회사의 국영상점 인수와 국내

시장 판매를 위한 수입 활동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권기관 엘리트 외에

도 도에서 시, 군 및 기업소 단위까지 대외무역에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공식

적으로 무역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되었다(양문수, 2008). 한편, 이러

한 조치는 돈주의 뇌물 수수를 통한 밀무역 또는 무역회사 명의대여라는 새로운 양태

의 지대추구를 촉진했다(박형중 외, 2012, pp.129-132).

김정은 시기 대외무역과관련한분권화 정책은한층 더심화하였다. 2015년개정된

무역법 제11조(무역거래를 할수 있는 기관)는 종전의 2007년의 무역법에서 “법에 따

라 설립되고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한다”의 규정을,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

터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로 변경하였다. 5급 기업소까지 와크

배당을 확대하고 개인 사업가에게 무역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대외무역 수행 주체

가 대폭확대되었다. 개인 사업가들은 때로는 국가기업을 통해 때로는개인기업의 형

태로, 불법(밀무역)과 합법의 경계에 걸쳐 무역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김정은 시기대외무역의주체는개인기업, 하이브리드 기업, 국가기업등이 혼재되어

나타난다(정영철, 2019). 제도 변화는 기존에 대외무역 지대에 공식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에 지대추구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대외무역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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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내 지대추구의 경쟁 양태를 엘리트+비엘리트층의 과점적 형태로 고착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형태를 아직 ‘완전 경쟁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다. 대외무역 단위가 새로이 설립되며 경쟁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이들이기존의 특권

기관 산하 무역회사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신규 개

인기업 등 무역단위는 대외무역의 위계제 구조하에서 하부에 속하는, 즉 상대적으로

무역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특권기관 산하 무역회사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품목에 대해 무역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이석기 외, 2018, p.210). 제도 변

경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들의 밀무역은 지속되고 있는 점은 경쟁 형태가 아직은

‘완전 경쟁적’이지 못하다는 해석을 강화한다.

또한, 북한은 2022년 1월 무역법을 재차 개정하면서 “모든 무역활동을 국가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확대발전시키고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

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보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강

력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요 지대 창출

수단인 대외무역 분야에서의 ‘경쟁적 지대추구’ 과정에 대한 중앙의 개입과 통제를 강

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3. 지대추구의 사회후생과 경제성장에의 함의

그렇다면, 북한에서 지대추구의 사회후생과 경제성장에의 함의는 무엇인가? 2000

년대 이후 북한당국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태도는 용인과 억압이 주기적으로 교차

하였으나, 시장의 위상은 꾸준히 높아져 계획경제를 점차 잠식해 나갔다. 이로 인한

국가-시장의이중적자원배분 메커니즘의 혼재는 정치 권력의 자의성에의해합법-비

법이 결정되는 무주공산(無主空山)적 ‘회색 지대(grey area)’를 대량 양산해 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지대추구와 부패행위의 증가를 초래했다.

부패는 일반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권력의 오용(misuse of power for private

gain)’으로 정의된다. 이는 부패를 측정 가능한 경제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인데,

국제기구 및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여러부패지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의이기도

하다. 지대추구와 부패는종종혼용되기도 하나,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지대

추구는 지대를 획득하고 창출하려는 합법적, 불법적 시도를 모두 포착하는 반면, 부

패는 완전히 불법적인 거래의 종류와 관련이 된다(Coolidge and Rose-Ack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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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pp.2-3). 지대추구 방식에는 뇌물수수 외에도 합법적 로비 등이 있을 수 있으

므로, 부패는 지대추구의 수단 중의하나이며 부패의근원에 지대추구가존재하는 것

으로서 양자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박형중 외, 2011, p.21).

지대추구이론은 사회후생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발전해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개발경제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공공선택론의 견해를 반영하여 ‘비생

산적’인 지대추구의 철폐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초기 지대추구 문헌이 지대추구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

용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Khan, 2000). 잘 발달한 시장경제에서도 소

위 공보(public relations) 활동을 피할 수 있는 기업 CEO는 거의 없으며, 특히 개도

국에서기업의책임자는 원자재의 가용성, 생산할당량, 상품의 공식가격, 신용 할당

등의 문제 차원에서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과 사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Lu, 1994).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권위주의 국가의 맥락하에서는 지대추구가 사회적으로

비용만을 구성한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으며, 많은 개도국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예컨대,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국가의 산업정책, 수출입 관세

규제, 지역 콘텐츠 홍보 등의 지대추구는 실제로 개도국에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국가의 산업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다(Akinola, 2019). 경

험적으로도 1980~90년대 중국, 베트남의 이행경제 과정에서 지대추구의 존재가 이들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지못했음이 드러났다. 지대추구가 소련 및동유럽의 이

행경제에서 막대한 부패와 후생 손실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주범으로서

비판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중국, 베트남 이행경제

과정에서의 지대추구모델의 특징은 무엇이었으며, 북한에서의 지대추구 양태가 중

국, 베트남식의 지대추구모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대추구의 사회후생 효과는 지대추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지대추구가 “약탈적 손(grabbing hands)” 인지 아니면 “돕는 손(helping hands)”

인지에 따라 사회후생 효과 및 나아가 경제성장에의 함의에 있어 상이한 결과를 낳는

다고 할 수 있다. 지대추구가 수수료, 벌금 및 납부금을 추출하는 등 잉여 약탈을 통

해 단순히 생산 집단에서 특권 집단으로의 소득 이전을 도모하는 “약탈적 손”의 경우

에는, 지대추구가 사회후생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Frye and Shleifer,

1997). 그러나, 지대추구가사업을유치하고 유지하면서 사회 잉여를 축적하는 “돕는

손”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Walder,



한국경제포럼 제 15권 제 1호166

1995). 다시 말해, 부패가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부패의 “양”이 아닌 부패의 “질” 즉, 부패한 소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Harrison and Kim, 2006).

그런데, 부패한 소득이 사회후생에긍정적인방향으로 사용되는 데있어 주요한 원

동력이 되는 것은, 그것이 ‘독점적 지대추구’ 상황인지 아니면 ‘경쟁적 지대추구’ 상황

인지 여부와 관련될 수 있다. ‘독점적 지대추구’ 상황의 경우에는, 특권 집단이 부패

한 소득을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의 방향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다. 그런데, ‘경쟁적

지대추구’의 상황에서는 ‘부패에의 경쟁’이 경제 내 성장 잠재력을 분출시키는 기제로

역할 할 수 있다. 즉, 정치인과 공무원이 뇌물 수수 등의 반대급부로서, 기존에는 불

가능하였던권한을 허가하게 되면, 개별 기업은 이를활용하여 지대를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지대추구로 인해 가능해진 생산활동 영역의 확대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연결될 수 있다. 물론, ‘경쟁적 지대추구’ 상황에서 각 주체가 경쟁적으로 뇌물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다면, 사회후생에 낭비적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경제주체들에 경쟁의식을 주입하고, 권한이 없던 생산영역에서 생산

효율성이 높은 경제주체가 지대를 얻어 생산 활동을 전개한다면, 사회후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자와 비교하여 후자의크기가 큰 경우, 지대추구와 부패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의개별 생산자의 관점에서보면, 지대의 획득여부는특정 경제활동에종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개별 기업 생산자는 보유한 총 자원 중 얼마

만큼을 지대추구와 이윤추구 생산 활동에 각각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예컨

대, 뇌물 수수의 대가로 국가가 개별 기업의 배급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묵

인했다고 치자.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은 계획-시장 간의 차익거래를 통해 지대를 수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일 이러한 시장 접근권을 여타 생산제품의 시장 판매로

연결한다면, 지대추구를 이윤추구와 결부시키는 것이 되며, 사회후생에도 긍정적 효

과를가져오게될 것이다. 다시말해, 부패는 사회전반적부(富)의공평한 재분배를

저해할 수 있으나, ‘지대추구 경쟁’ 또는 ‘부패에의 경쟁(competition for corruption)’

이라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에서조차도 ‘경쟁’은 효율성 제고와 사회후생 증가의 긍

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 베트남의 체제이행 과정을 참고하여 북한경제에서 어떻게 ‘경쟁적 지대추구’

가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중국, 베트남이 집체소유기업, 사영기업, 외자기업 등 다



지대추구이론의 진화와 북한 정치경제에의 적용 167

양한 소유제 기업의 창업을 장려한 조치가 생산 경제활동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

쟁을 강화하면서 생산성 향상을촉진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진․출입 환경을조성하는 것은, 생산성이낮은 기업에서 생산성이더 높은

기업으로 자원을 재할당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Caballero and

Hammour, 2000, pp.10-11). 현재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개인기업에 국가기관 및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사회주의 모자’를 씌워주면서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실상의 세금을 수취하는 식의 ‘경쟁적 지대추구’의 양

태가 여러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하

여, 군수산업과 기간산업 부문에서는 국유기업에 특권을 유지하되, 여타 경공업, 제

조업, 서비스업 등 부문에서는 돈주 등 사경제 부문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이중 체

제를 유지하는방안을 고려해볼 수있다. 이경우의장점은 ‘경쟁적지대추구’를확대

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의식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며 시장 메커니즘의 활력을 강화

하고생산을증대해 나가면서도기존의국유기업 체제를유지하면서 엘리트 관료조직

의 경제 권력도 일정 수준 보장해 주는 타협 가능한 체제라는 점이다. 김정은 시기

북한 정권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김정은 시기에

는 경제정책법제화가 빈번히이루어지고 있는점이 특징적이며, 이는당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조동호, 2021). 무역법, 기

업소법,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나타난 일련의 분권화

조치는 돈주 등 사경제 부문 경제주체들에 공식적으로 일정한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허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경쟁적 지대추구’를 가능케 한 측면도 있다.

둘째, 북한은 체제이행기 중국, 베트남이 대외개방을 통해 추가로 지대를 창출해

냄으로써, 지대 창출과 ‘경쟁적 지대추구’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유지한 점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조치는 경제주체의 생산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생산 잠재력을 어떻게 확대할지와 관련한 근본 대책에

대한 고심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관찰된다. 추가적인 경제활동에의 진입장벽

해소와 같은 지속적인 지대의 창출 없이, 주어진 지대만을 활용하여 생산 확대를 도

모하는 전략이 지속해서 긍정적 경제효과를 발생하리라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경제에서 긴요한 것은 새로운 지대 원천의 지속적인 확보이며, 이를 제도

개혁에 따른 진전된 분권화 조치와 연계하여 생산 확대로 도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경제 상황에서는 새로운 지대 원천의 확보를 위한 북한의

역량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북․중 무역 등 대외무역 분야는 주요한 지대 원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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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상황에서 그 활용이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다.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를 통한 외화벌이를 시도하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과 유사한 시기에 모색해 온 ‘경제개발구’ 발전

전략도 새로운 지대 원천이 될 수 있겠으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

북 제재의 완화와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정치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제시함과 동

시에, 북한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의 확산과 경영 분권화 현상에 대해 지대추구이론을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북한정치경제에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있음을보이고자하였

다. 지대와 지대추구 개념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설명력을 가진 것은 확실하나, 국가

와 시장 간 관계에 대해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

기 위해 사용함에 따라 그 개념의 외연이 크게 확장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지대

와 지대추구 개념을 활용하는 때에는 어떠한 개념 정의와 맥락을 바탕으로 하는지를

각 연구자가 명확히 밝히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환기하

고자 하였다.

본고는지대추구이론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북한의 정치경제를설명하는 것은 다음

의 유용성을가질 수있음을보였다. 첫째, 지대추구이론은정치적행위가공공선(公

共善)을 위한다는 위선의 거품을 걷어내는 데 일조하면서 자유시장경제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 간여의 비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이론이 진화하면서 경제

에 대한 정치 권력의 규제와 개입이 상대적으로 크고 빈번한 이행경제, 개도국 경제

및 권위주의 정치경제에도 적용되어왔다. 따라서 지대추구이론은 절대 권력을 가진

수령이 제도 변화를 통해 자의적으로 지대를 창출하고 선별적으로 이를 배분하는 것

이 가능한 북한의 정치경제를 설명하는 데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시기 북한 정권은 무역법, 기업소법,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 법

률의제․개정을 통해 경제주체들에더욱 폭넓게 시장경제활동에의 참여를 ‘허가’함으

로써공식적으로 ‘경쟁적지대추구’를 가능케 한측면이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중후

반 이후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한 중국, 베

트남의 ‘권위주의이행경제’의 경험을 참고하면, 모든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의 등장

과 강화가 국가의 약화를 불러온 것은 아니며, 국가는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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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지대창출과배분 메커니즘을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의 속도와 폭을 조

절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에서도 국가역량 유지와 시장 활성화가 함께 진행될 수 있

음을 시사하며, 일견 모순되어 보일 수 있는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경제 활성화 조치의 양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지대추구이론은 북한이 지대창출자이자 배분자인 수령 중심의, 경제가 정치

에 종속된 체제라는 정태적 설명 외에도, 주어진 경제상황 하에서 개인적 이익을 도

모해 나가는경제주체들의 역동성도 함께 보일수 있다. 경제주체들은부패에 관여하

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확대되어 나가는 북한경제 내에서 활발한 지대추구 활동을 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패 문제는 북한 사회 내 크게 확산되었다. 즉, 지대추구이론

은 지대창출(및 배분)자와지대추구자간의 상호 작용으로서 북한이행경제의심화과

정을, ‘제도에 따른 지대 창출→지대추구→추가적 제도 변화→새로운 지대추구’로서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지대추구이론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는 모델을 가능케 한

다. 북한이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및 베트남의 ‘권위주의 이행경제’ 과정에서

나타난정책변화와 이의 후생효과를지대추구이론을활용하여해석하거나 모형화하

여 분석한다면, 비교의 방법을 통해 북한의 정치경제 향방에 대한 전망과 예측도 가

능할 수 있다.

추후 지대추구이론이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정치경제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의 퍼즐들을 조합하는 데 있어 연구에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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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Rent-Seeking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Suehyun Jung*

Abstract9)

The rent-seeking theory has evolved beyond public choice and is now

conceived as a useful tool for explaining the collusion between politics and the

economy in development economics, transition economics, political economy of

authoritarian regimes (dictatorship), and corruption studie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can also be useful to consider rent-seeking theory in order to analyze and

suggest possible outlooks for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First, it

presents definitions of rent and rent-seeking that is applicable to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Second, it discusses changes in the sources of rent

and rent-seeking dynamics including “competitive rent-seeking” with the spread

of market mechanism as well as new perspectives on rent-seeking relative to

social welfare an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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